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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1년 1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방미를 며칠 앞두고 국무부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힐러리

(Hillary R. Clinton) 국무장관은 “우리 둘은 모두 현재의 질서에 깊이 연계되어(invested) 있으며 
갈등보다는 협력으로부터 더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Clinton 2011). 며칠 뒤 미국

을 방문한 후진타오 주석은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양측은 
적극적, 협력적, 포괄적 중미관계를 추진하는데 동의했으며,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협력적 관

계를 통해 양국 국민과 세계에 더욱 좋은 이익을 주는 중미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동의했다”고 화답했다(Obama and Hu 2011). 
당시 분위기로 봐서 미국과 중국은 말 그대로 공동 운명의 배를 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채 

몇 달이 되지 않아 미국 의회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가결했고 이에 대한 중국

측의 강한 반발에 이어 중미 전략 및 경제대화에서는 중국의 환율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설전이 이

어졌다. 
중미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둘러싸고 낙관과 비관이 공존한다. 대체로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는 낙관보다 비관이,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낙관적인 대세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경제통상관계 안에서도 하나의 모습만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단적인 예로 환율과 
관련해서 날카로운 설전을 주고받고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둘러싸고 격한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으

면서도, 두 거대국가는 여전히 전략 및 경제대화를 유지하고 있다. 
일견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중미 통상관계와 중국의 대미 통상정책을 어떻게 봐야 할까. 중

국의 대미 통상정책을 제대로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이 미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

떤 통상전략을 취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힌 적이 없고, 설사 있더라도 선언이나 수사와 실제 행동

이 복합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또 많은 경우 국가의 정책은 일도양단식의 적대(공격) 혹은 우호

(수세) 정책 보다는 일견 다양하고 모순된 정책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사실 통상정

책은 대단히 변화무쌍하고, 복합적이며, 수많은 정책패키지(즉 하위정책들)로 구성된 하나의 과정

(process)이다(정환우 2008, 177-178). 통상정책 및 관계의 이런 복잡성을 감안, 이 글에서는 세부 
통상 영역에 대한 비교를 통해 중국의 대미 통상정책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 초기의 수세적 협력에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균형적 협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

하고자 한다. 이를 테면 중국의 대미 통상정책은 방법면에서 수세적에서 균형지향적으로 전환했으되, 
목적면에서는 협력 내지 공동관리 영역 확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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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살펴보려는 하위 통상정책 영역은 네 부분이다. 무역구제(貿易救濟), 환율, 경제협력, 
통상규범 등이다. 통상 관련 정책을 세분해서 살펴볼 경우 일견 갈등 대(對) 대립 등 양자택일적으

로 보이는 현상 이면에서 전개되는 복합적인 모습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II. 중미 무역의 변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이른바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개방전략을 펼쳐 왔다. 홍콩,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 신흥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해 중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가공하여 재수출토록 하고, 
중국은 이 과정에서 성장률 제고, 외화 획득, 고용 확대, 기술 도입 등의 효과를 얻는 전략이다. 중

국이 ‘세계의 공장’전략을 채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방대한 인구와 여기서 비롯된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이 노동력이 세계경제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준 중국정부

의 개방정책이다. 방대하고, 임금 수준에 비해 양질인 중국의 농촌출신 노동력은 한편으로 고임금

에 시달리던 선진국과 신흥공업국에 대해, 다른 한편으로 풍부하지도 않은데다가 질 낮은 노동력

을 지닌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엄청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중국지도부 역시 이상과 같

은 자국이 지닌 장점(막대한 규모,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 해외 화교자본 존재 등)과 단점(자본과 
기술의 부족, 정치적 민감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수출드라이브 보다는 외자유치에 집중하

는 전략을 지속해 왔다. 
성과는 엄청났다. 사실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중국은 세계의 주목을 끌긴 했으되 국제경제 

위상이 실제로 높지는 않았다. 중국의 실제 위상은 WTO 가입 이후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우

선 교역량이 급증했다. WTO 가입 직전인 2000년 중국이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8년에는 8.1%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에 미국의 교역 비중이 15.5%에서 10.9%
로 급감하고, 일본이 6.6%에서 4.5%로 떨어졌다. 급기야 2009년 중국은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떠

올랐다(그림1과 2참조). 
 

[그림1] 세계 수출에서 주요국의 비중 변화          [그림2] 세계 수입에서 주요국의 비중 변화 

 

자료: Global Insights 2011. 10. 

 
중미관계는 바로 이러한 중국의 개방 확대 및 중국의 국제경제적 등장과 궤를 같이했다. 중국

의 대외개방 선언 직후인 1979년 4월 크렙스(Juanita M. Kreps) 미국 상무장관이 방중하여 중미무

역협정에 가조인했다. 상호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이 협정은 1979년 7월 정식 조인되고 1980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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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발효된다. 이후 상당기간 동안 양국은 통상관계 자체보다는 외교안보 내지 인권문제 등 통상외

적 요인에 따라 통상관계를 처리했다. 예를 들어 1990년에는 미국의 일부 의원이 인권문제를 빌미

로 최혜국 대우를 최소하거나 조건부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견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1994년 클린턴(William J. Clinton) 당시 대통령은 1995년까지 최혜국대우 연장 및 동 대우

와 인권문제를 연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국간에 통상관계가 본 궤도에 오른 것은 중국의 WTO 가입을 전후해서이다. 1999년 주룽지 

총리가 방미하여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하고 중국의 WTO 가입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11월에는 
WTO 가입 양자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물론 이때의 중미 통상관계가 ‘정상적인’것은 절대 아니었

다.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을 수용하되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MES)1

어쨌거나 2001년 12월에는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중국과 영구 정상무역관계(최혜국

대우) 지위를 선언하고 2002년 1월 발효되게 된다. 이어 2003년 12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중

미 경제무역관계 5개항 원칙을 제시하며 부시 대통령은 여기에 찬성을 표한다. 아울러 쌍방은 중

미 경제(商務)연석회의의 대화 수준을 높이기로 결정한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후 중미 양국

간 교역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해 왔다. 2007년에는 2001년에 비해 3.2배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

미간 교역이 양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속하게 증가해 왔다. 미국의 수입에서 중국이 차

지하는 비중은 2001년 9.0%에서 2007년에는 16.5%로 늘어났다. 

를 
부여하지 않았고, 특별세이프가드(Special Safeguard: SSG)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견제장치를 만들어 두었다. 미국으로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였겠지만 중국으로서는 자국

이 불평등한 처지에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미국이 훗날 이런 수단, 즉 반보

조금 및 특별세이프가드를 동원한 대중 통상공세에 나섰을 때 중국은 매우 신경질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게 된다. 

물론 중국산 저가 수출품의 급속한 대미 수출 증가는 중미 양국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기도 했지만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급속하게 늘어났다. 일단 중국으로부터 오는 값싼 생활용

품은 미국정부로 하여금 인플레 걱정없이 경기부양책(즉 저금리)을 실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중국과 같이 거대한 규모의 노동력을 가진 국가가 세계경제에 편입함에 따라 세계 잠재 생산량이 
덩달아 증가하는 이른바 ‘긍정적 공급효과’(positive supply shock)가 초래된 것이다(김기수 2007, 
135-13; 2009, 32). 이점에서 중미간 교류 확대가 양국의 경제성장 내지 안정에 긍정적으로 역할했

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확대되기 시작한 대중국 무역적자는 대부분이 예측하지 못한 수준으

로 늘어나고 있었다(아래 그래프 참조).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830억달러(2001년)에서 2731억 
달러(2010년)으로 3.3배나 늘어났으며, 대중 무역적자가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도 같은 기간에 20.2%에서 43.0%로 늘어났다(아래 그림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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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중국의 대미 교역 변화 (단위 : 억 달러, %) 

 

 

 

 

 

 

 

 

 

 

 

[그림4]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대중적자가 차지하는 비중 변화 (단위 : 억 달러, %) 
 

 
 
 
 
 
 
 
 
 
*자료: kita.net (미국 상무부 통계). 

 
결국 미국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지 4~5년을 지나면서 중국의 WTO가입 이행약속에 수행

에 대한 평가와, 특히 심각해지는 대미 무역적자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국에 대한 입

장을 재정립하기 시작한다. 우선 미국은 중국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이 WTO 가입 이후 4년간(2005년 기준) 세계시장 접근과 세계경제의 성장으로부

터 이익을 보았으므로 글로벌 불균형에 부분적으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USTR 
2006, 10). 미국은 더 나아가, 미국 대중국 통상정책의 종합적 평가와 향후의 기본 계획이라 할 수 
있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은 중국의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책임 강조에 이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좀 더 넓게 보아, 우리는 중국이 세계 통상체계의 지속적인 건강성을 담보하는 책임을 지닌 

국제 통상세력 - 미국, EU, 일본과 같은 - 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USTR 2006, 11)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미국정부는 이제 중국과의 통상문제를 전략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우

선 미국은 대중국 통상정책을 6가지 원칙으로 요약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 1) 참여 : 즉 중국

을 전지구적으로 법치에 기반한 국제통상체계의 책임있는 이익상관자(stakeholder)로서 중국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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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2) 적용과 순응 : 국제 및 양자 통상 책임을 중국이 준수하도록 감시, 3) 미국 통상법의 강화, 4) 
시장 접근 진전과 개혁, 5) 수출 증진, 6) 통상관련 문제의 능동적인 정의(identification)와 해결

(USTR 2006, 11-12). 이와 함께 양국간 통상문제가 수동적인 단순한 의무 사항에 대한 감시 수준

을 벗어났으며, 이에 따라 양국 정부가 통상관련 쟁점에 대한 능동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2006년 겨울부터 1년에 두 차례씩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는 
‘중미전략대화(Strategic Economic Dialogue: SED)’는 이러한 목적에 따라 시작되었다(지만수 2007). 
그리고 2008년 6월부터 이 회의는 ‘중미 전략 및 경제대화’(Strategic & Economic Dialogue: S&ED)
로 격상되기에 이른다. 

여기에 2008년 중반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이 와중에서 집권하게 된 민주당의 오바

마 행정부는 애초부터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표방해 왔으며 실제 선거운동에서 ‘공정무역’을 강조

해 왔다. 더구나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침체 필요성 때문에 보호주의적 색채를 덜 띄우기 위해 노

력하긴 했지만 대중 무역적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문제제기를 계속해 왔다. 
이렇듯 중국의 경제성장 지속과 무역불균형, 특히 대중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와 상응하는 정책 변화, 그리고 금융위기 속에서 미국의 대중 통상 공세에 중

국은 어떤 식으로는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대응이 어떠냐에 따라 중미 통상

관계, 더 나아가 세계경제질서의 윤곽이 재편되게 되었다. 이제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III. 중국의 대미 통상정책 : 변화와 지속의 분야별 다양성 

 
1. 적극 대응하되 게임규칙은 준수 : 무역구제 

 
수교 이후 줄곧 무역흑자국이었던 중국은 무역구제(trade remedy) 분야에서 줄곧 수세적인 처지, 
즉 법적 지위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주로 제소를 당하는 입장에 있었다. 특히 미국은 중

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대중 무역적자가 급증하자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적극 
확대하게 된다. 우선, 반덤핑 조치(anti-dumping)2에서 나타나는데, 미국의 전체 반덤핑 조치에서 
대중국 조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꾸준히 늘어났으며, 특히 금

융위기에 접어든 2008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했다. 즉 미국의 전체 반덤핑 조치에서 대중 조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0.0% (92건중 9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6년에는 50% (8건중 4건)로 늘

어나게 되고, 2009년에는 60% (20건중 12건)까지 늘어나게 된다. 반덤핑은 무역구제 중 가장 흔하

게 부과되는 조치로 금융위기 당시가 되면 중국에 대한 반덤핑 부과 조치는 이미 일상적인 수준이 
되어 새로울 것도 없는 것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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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부과 추이 

*자료: http://www.usitc.gov (검색일 : 2009/02/09); 무역협회 보고서 
 
그러나 또 다른 무역구제 수단인 상계관세 조치3(반보조금 조치 Countervailing Duties: CVD)

의 경우에는 미국이 2007년 처음으로 시도된 뒤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대중국 상계

관계 제소는 2007년 전체 9건 중 7건에 이르렀으며, 2008년에는 전체 6건중 5건이 중국으로 향한 
것이었고, 2009년 전체 14건 중 10건이 중국을 향한 제소로 되기에 이른다.4 

미국의 무역구제를 통한 공세는 2009년 9월 최초로 실시된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특

별세이프가드 조치로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5 미국은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뒤 중국에 대

해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2009년 9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이 미국 최초의 對중국 세이프가

드 조치로 기록되게 된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부시 행정부 기간 동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는 4건에 대해 시장교란 판정6을 내린뒤 3
년간 쿼터 및/혹은 부가관세 부과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한바 있으나 부시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

었다.7 미국이 대중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는데 얼마나 신중했는지를 알 수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상대국과 상대국 기업의 합법적인 수출행위(즉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이 아

닌)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고, 보통 피해 업종에 대한 보상(구조조정 지원)이 구제책으로 병행 실시

되기 때문에 제소국의 부담이 커 매우 드물게 실시되는 무역구제 조치이다. 빈번한 반덤핑과 상계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9년까지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미뤄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게다가 당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는 내용면에서도 매우 공격적이다. 세이프

가드 조치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①부가 관세 부과, ②수입물량 조절(쿼터), ③국내 해당산업 조정 
지원 등이 있다. 그런데 이번 미국이 취한 조치의 경우 첫 번째, 즉 부가 관세 부과라는 중국에 대

한 공격적인 조치만 실시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대략 금융위기 전까지 중국은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에 대해 중국은 줄곧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 전까지 중국은 미국이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 등을 실시할 때마다 그러한 조치의 법적·절차적, 그리고 판정 방식의 기술 및 계산

상의 오류를 지적하는 데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8 또 무역구제는 아니지만 양국간 무역을 둘러싼 쟁

점에 대해서도 중국은 대체로 수동적인 자세를 보였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산 방직품 관련 수출 쿼

터 문제였다. WTO 가입 이후 중국산 방직품 수입이 급증하자 미국은 중국에 방직품 수입 규제 협상

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2005년 11월 7차례에 걸친 방직품협상 끝에 합의를 달성하여 <방직품 및 의

류 무역에 대한 양해 비망록>에 공동 서명하게 된다. 이 비망록에서는 2006.1~08,12동안 미국에 수

http://www.usit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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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는 중국산 면제 바지 등 21개 방직품에 수량제한 관리를 실시하기로 규정하고 있다(<中国网> 
2012). 이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국익을 위해 분투하는 우이(吳義) 당시 대외경제담당 부총리가 국

민적 영웅으로 칭송되기도 했지만, 이는 당시 중국의 대응이 수세적이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또 다른 무역관련 사안인 지적재산권 분쟁이나 중국산 제품의 식품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

은 수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 빈번하게 지적되었던 중국산 제품의 품질과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 표명과 관련하여 중국은 “우리도 주의하겠으며 서방 매체의 보도가 기본적으로 객관적

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일부 매체의 편파보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답변했다(高虎城 2007). 
지재권 분쟁이나 제품 안전성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당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의 처지가 수세

적이고 피동적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지만 이런 현상은 오히려 당시 미국이 요구한 무역피해 관

련 사안에 대해 중국이 수세적인 입장을 계속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금융위기, 그리고 미국의 무역구제 공세가 강화되면서 중국정부는 미국의 규제 조치에 

전례 없이 강력하게 맞대응 하기 시작한다. 우선 중국정부는 2009년 미국의 중국산 자동차타이어 
특별세이프가드 건에 대해 곧바로 WTO에 세이프가드 관련 분쟁해결절차 구성을 요구한다. WTO 
전체로서도 세이프가드에 대한 피소국의 분쟁해결절차 요구는 최초의 사건이었다. 당시 중국의 
WTO 주재 무역대표단 인사는 “미국의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는 무역구제 조치를 잘못 남용한 것으

로 WTO 규정 위반이다. 각국은 중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다자간 무역체제를 수호하며, 
다자간 무역 규칙을 준수하고, 세계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희망한다”로 강경한 어조로 밝혔다. 2010년 6월 발표된 결과는 중국의 패소였다. 
실제로 중국측 역시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으며, 중국으로서는 결과보다도 예방 및 시범

적 의의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商務部. 2009a; 2010a). 이점에서 특

별세이프가드가 근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근거한 조치였다는 중국정부의 불만이 자

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이때부터 보복성 무역구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중국은 2009년 이후, 특히 미국

의 대중국 타이어 세이프가드 조치에 맞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총 3건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雙反’) 조사를 시작했다. 이중 미국의 대중 수출이 큰 품목(승용차와 닭고기)에 대한 조사는 미국

의 대중국 타이어 특별세이프가드 조치가 실시된 다음날인 9월 13일에 개시되었다. 이처럼 그동안 
중국이 반덤핑을 통해 무역구제를 실시해 왔고, 이마저도 많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이

고 강력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상세 내용은 아래 표 참조). 
실제로 중국의 반보조금 제소 및 판결은 2009년에 처음 실시되었다. 2009년 중국이 실시한 3

개의 대미 반보조금 및 반덤핑 대상 품목은 미국의 대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미국의 
대중 수출에 실제로 큰 충격을 주었다. 대상 품목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
에 달했다.(아래 표1 참조) 반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 실시한 반보조금 조치 9건은 일관된 자료가 
없어 중국의 대미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대략 0.2% 이내에 불과할 것으

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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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미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추이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전체상계관세조사 19 4 5 3 2 3 7 6 14 3 

대중국 상계관세 조사 - - - - - - 1 75 10 3 

대중국 상계관세 부과 - - - - - - - 7 5 8 

자료: Import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박월라 외(2011, 150) 재인용. 
 

또 중국정부의 대응방법은 매우 정교하고 구체적이었다. 중국은 모든 안건에 대해 30쪽 전후

의 상세 조사보고서를 작성, 상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미국도 국제무역위원회 홈페

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긴 하지만 관보와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간단하게 공개하는 등 비교적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참조1> 중국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심사 

o 경과 : ‘09. 11. 조사 개시, ‘11. 12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실시  

 - 09. 9. 13 중국자동차공업협회, 상무부 공평무역국에 조사 신청 

   ※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 관련 특별세이프가드 조치 공포일과 같은 날 

o 조사대상 

 - 대상 품목 : 미국산 배기량 2.0L이상의 소형차와 크로스컨추리 차량 

 - 대상 내용 : 총 24개 항목 (①”미국 에너지 및 수자원 개발 대출법안” 보조, ② 미국 자동차산업 융자계

획, ③에너지절감 동력차량 자금지원, ④미국 전기자동차 계획 보조, ⑥미국 자동차산업 인수합병 지원 보

조, ⑦신재생에너지 자동차산업발전 보조, ⑧미국 에너지부 자동차산업발전 보조, ... ⑪신재생에너지 자동

차 정부구매, ⑫b uy America 법안, ⑬“미국 자동차구매 규정” 보조, ⑭미시건주 對GM 세수 보조 등) 

o 조사대상 수입액 및 비중 : 07년 10.6억달러(1.5% ) → 08년 18.7억달러(2.3% ) → 09년 22.1억달러(2.9%) 

*자료 : 중국 상무부(2009b)  

 

<참조2> 중국의 미국산 수입 닭고기 제품에 대한 보조금 조사 

o 경과 

 - ‘09. 9 상무부, 미국산 수입 육계 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개시  

 - 10. 2. 5 상무부, 초심 결과 혐의 판정 발표 

o 조사대상 : 연방정부 관련 2개 항목, 주정부 관련 5개 항목 

 - 연방정부 항목 2개 : ①육계산업용 저가 사료용 작물, ②생산업자 재산증식 장려계획 

 - 지방정부 항목 5개 : ①아칸소주 순환이용설비세 감면, ②아칸소주 투자취업 창출 인센티브, ③아칸소주 

인센티브계획, ④알라바마주 소득세 감면, ⑤텍사스주 저리대출보조  

o 조사대상 품목의 대중국 수출 

 - 조사대상 품목의 수입액과 비중(%) : 08년 8.2억달러(1.0%), 09년 8.4억달러(1.1%) 

*자료 : 중국 상무부(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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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무역구제 공세는 엄포로 끝나지 않았다. 중국은 중국산 닭고기에 대한 심사 결과 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어, ‘사안의 복잡성’으로 인한 한차례의 조사결과 발표 연기에도 불구하고 2011년 
5월 중국정부는 미국산 승용차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실시하기로 최종 판결했다. 이

에 따라 중국은 2011년 12월부터 2년간 미국산 승용차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실시한다. 
 

2. 공세와 통제하의 수용 : 환율 
 
환율 문제는 중국과 미국이 서로 공격하면서도 사태 악화는 자제해 온, 갈등과 사실상 수용간의 
줄다리기를 해 온 분야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확대되는데 대해 미국이 즐겨 사용

해 온 전략은 위안화 환율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부시 행정부 당시 미국은 의회를 중심

으로 위안화 절상 압력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무역구제 분야가 업종 및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라 한다면 환율 문제는 상대방 국가로부터 오

는 수입품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 수출입 규제’ 수단이다. 실제로 미국은 환율문제를 중국

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수단보다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WTO 가입 후 대중 
무역저가가 급증하자 미국은 자국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이유가 환율문제라는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요구를 더욱 강화해 왔다.9  당시 중국은 나름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토로하긴 했지만 결국 
2005년 7월부터 복수통화바스킷제도를 도입하고 점진적 절상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2005년 7월 이

후 2008년 7월까지 36개월간 대략 17.4%를 절상해 왔다. 
 

[표2]위안/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이러한 절상 기조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이 감지되던 2008년 7월부터 마감되고 중국정부는 위

안화 환율의 보합세를 ‘수용’하게 된다. 대략 2010년 6월까지 중국이 이 정책을 받아들인 이유는 
역시 금융위기속에서 경기부양 필요성이었다. 위안화 유지를 통해 중국정부는 수출을 촉진하는 동

시에 수입을 제한해야 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위안화 유지와 함께 가공무역 제한 자제, 적극적인 
내수 부양책 등 다양한 수출촉진책을 추진했다. 이때부터 미국의 환율공격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

이다. 
2009년 1월 가이트너(Timothy Geithner) 재무장관의 취임 일성인 “중국은 환율 조작 국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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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중국은 미국의 위안화 절상요구에 강력하게 대응

하면서 이 정책을 3년 가까이 지속했다. 2008년 하반기 이후 중국의 수출이 급감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위안화 절상 요구는 당시 경제정책 목표를 
‘8% 성장률 지키기’(바오빠(保八))로 설정한 중국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후에도 미국은 환율조

작 법안을 비롯한 대중 환율공세를 계속했고, 중국의 대응도 계속됐다.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저팔계가 쇠스랑을 거꾸로 휘두른다”는 원 총리의 중국 속담 인용으로 상징된다.10 

2010년 9월 미국 하원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정책을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상계관

세 조치로 규제해야 한다는 <환율조작 제재 법안>(Currency Exchange Rate Oversight Reform Act 
of 2010)을 통과시켰다. 이어 2011년 10월 미국 상원은 <통화 환율 감독 개혁법>을 통과시켰다. 당

시 법안 상정을 주도한 민주당의 척 슈머 의원(Chuck Schumer)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 의원은 위안화 재평가에 따른 무역적자로 지난 10년간 미국내 일자리 200만개가 사라졌

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이 두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어 발효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2010년 6월 또 다시 중국이 위안화의 점진적 절상을 ‘수용’하면서 재차 전환되

게 된다. 2010년 6월 이후 15개월간 중국은 6.7% 가량의 절상을 수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중국

이 수용하게 된 이유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만은 아니었다. 중국 지도부는 이미 과도한 수준

에 이른 외환보유고가 더욱 확대될 경우 오히려 자국의 자산관리에 덜 바람직해 질 수 있다고 보

기 시작했다. 또 적절한 위안화 절상을 통해 수입을 촉진하고 수출을 통제해 내수를 진작할 필요

도 있었다. 결국 중국이 겉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점진적 위안화 절상 수용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기도 했지만 중국의 거시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했다. 실제로 ‘제2차 위안화 절

상’시작을 3~4개월 앞둔 2010년 3월 전국인민대회 폐막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 총리는 “위안

화는 저평가 되지 않았고 위안화 절상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CCTV경제30분팀 2011, 332). 

결국 이러한 엎치락 뒤치락 과정은 중미간 관계의 복합적 성격이 환율문제를 통해 잘 나타나

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나름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필요성에서 위안화 환율

문제를 제기해 왔다. 중국은 환율문제에 대해 겉으로는 강경하게 대응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수용

하는 전략으로 맞섰다. 결국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대해 중국은 강력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1985년 일본, 서독 등이 경험한 플라자합의를 되새기며, 대내 거시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가며 신

중하고, 능동적으로 즉 자신이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 부분적으로 위안화 
절상을 수용해 왔다. 
 
3. 단순 협력을 넘어 경제질서 새판짜기로 : 경제협력 

 
가장 의미 있는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간과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미중간 경제협력 진전

이다. 중국은 중미전략경제대화 때부터 미국이 본격 욕하기 시작한 에너지 및 환경분야 협력에 적

극 응하기 시작한다. 2006년 9월 우이(吳儀) 부총리와 헨리 폴슨(Henry Merrit Paulson Jr.) 재무장관

은 북경에서 1차 중미전략경제대화(SED)를 정식으로 개시키로 결정하고, 같은 해 12월 1차 SED를 
열게 된다. 당시 회의를 앞두고 12월 초 미국의 보드만(Samuel W. Bodman) 에너지부 장관은 미중간 
에너지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이러한 에너지 및 환경분야 협력은 미국과 중국

이 전략경제대화 체제에 접어들면서 중심 협력으로 대두된 주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중국의 발전방향과 중국경제발전 전략>을 주제로 한 1차 중미전략경제대화에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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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투자, 투명성,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서 향후 6개월간 중점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다<中

国网> 2012).. 주요 결정 내용은 14개 항이며, 기본 방향은 전략물자 수출제한조치 정비, 의약품 
및 식품 안전, 환경 및 에너지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는 약속(비망록)을 만들어 향후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일단은 향후 경제협력 강화의 방향을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다. 

 
[표3] 제3차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 달성한 14개 협의와 비망록(2007. 12) 
번호 협의 및 비망록 체결기관 

1 중국 여행단의 미국 여행 편의화 위한 비망록 중국 국가여행국-미국 상무부 

2 고기술 및 전략물자 무역 발전 지도 원칙 중국 상무부-미국 상무부 

3 의약품 및 의료기계 안전협력 협의 중국 식약감독관리국-미국 위생인간서비스부 

4 식품 및 사료 안전협력 협의 중국 질검총국-미국 위생인간서비스부 

5 담배 및 주류 무역협력 양해 비망록 중국 상무부-미국 상무부 

6 생물연료 개발협력 양해 비망록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미국 농업부 및 에너지부 

7 중미 농업과학 기술협력 의정서 중국 과기부-미국 농업부 

8 에이즈 예방치료 협력프로젝트 양해 비망록 중국 위생부-미국 위생인간서비스부 

9 중미 기업협력 접대프로젝트 협의 중국 무역촉진회-미국 상무부 

10 

 

산동성 랴오청(聊城)시 인민의원의 미국 수출입은행 주권

담보대출 의료설비 도입 대출 협의 

중국 수출입은행-미국 HSBC 

 

11 중미 환경기술 및 산업협력포럼 설립 양해 비망록 중국 환경보호총국-미국 환경보호국 및 상무부 

12 국가 돌발환경사건 긴급검측프로젝트 추진협력 비망록 중국 환경보호총국-미국 INFICON사 

13 국가 다이옥신 검측프로젝트 협력 강화 의향서 중국 환경보호총국-미국 워터스(沃特斯)사 

14 그린발전공사 증자 및 구매 인가 협의 중국 화넝(華能)집단-미국 버디(博地)에너지사 

* 자료: <新華网> 2007년 12월 11일. 
* 설명: 중국측 대표 우이 부총리, 미국측 대표 헨리 폴슨 상무부 장관. 

 
이러한 에너지, 환경분야 협력은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확대되고 구체화되게 된다. 예컨대 

2010년 5월에 열린 제2차 중미 전략 및 경제대화에서는 총 26개 항의 회의 성과가 발표되었는데 
이 중 절반이 경제협력에 관련된 것이었다(아래 표4 참조). 세부 내용에는 원자력, 에너지 개발 및 
협력, 환경 협력 분야의 구체적인 기존 사업 추진상황 재확인과 신규 사업계획이 망라되어 있다. 

특히 중미 에너지 및 환경 10년 협력계획과 에너지 및 신에너지 분야 협력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이자 최대의 차세대 성장산업에 대해 양대 경제대국

이 다자간 노력과 별도로 협력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미

국은 중국이라는 최대 시장을 선점하고, 중국은 이 분야의 기술을 도입하여 중국 뿐 아니라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점에서 경제협력 분야야 말로 미국의 ‘포
괄적 개입’ 전략과 중국의 호응이 잘 들어 맞은, 그런 점에서 새로운 시대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

한 대표적인 분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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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 제2차 중미 전략 및 경제대화 26개항 성과(2010. 5) 

번호 내용 비고 

1 웨스팅하우스AP1000원자로(개량형가압경수로) 안전협력 강화 비망록 중 핵안전국-미 핵통제위원회 

2 혈암(shale)가스 사업TF 사업계획 중 국가에너지국-미 국무부 

3 
에코 파트너쉽(Eco-partnnership) 기본틀 실시 비망록 

- 에코파트너쉽 공동사무처 설립, 신규 사업 개시 
중 발전개혁위원회-미 국무부 

4 물류보안 협력 비망록 중 해관총서-미 국토안전부  

5 신생 및 재발 전염병 협력계획 비망록 연장 중 위생부-미 위생공공서비스부 

6 미중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협력 강화비망록 중 국가에너지국-미 국무부 

7 

중미 에너지 및 환경 10년 협력 계획 중 6개 우선협력사업 추진 

- 6개 우선 협력사업 : 청정수, 청정공기, 청정전력, 청정교통, 자연보

호구와 습지보호, 에너지효율 

  

중 국가에너지국-미 국무부 

8 중미 에너지효율포럼 중 국가에너지국-미 국무부 

9 청정에너지 공동연구센터 설립  

10 

에너지분야 포럼 추진 

- 전기자동차포럼(신설), 중미 에너지정책대화(지속, 5차), 중미석유가

스공업포럼(지속, 10차), 중미석유가스공업포럼(지속) 

양국 정부와 관련 업계 

11 

신재생에너지 분야 포럼 추진 

- 중미 재생에너지포럼, 중미 선진생물연료포럼 

- 중미 재생에너지 파트너쉽 사업 개시 

양국 정부와 관련 업계 

12 산관 공동 화력발전·항공생물연료·스마트그리드 협력 추진  

*자료 : 미국 국무부 기자회견 자료(U.S. Department of State May/25/2010); 중국 기자회견 자료(<
人民网> 2010/05/26; (<新華网>2010/05/26) 종합. 
 

미국에 대한 이런 정책은 중국 대외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2012년 
초 중국 상무부는 <12.5계획> 기간의 무역통상정책 중 대미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의 방침을 밝히고 
있다. “주요 대국과 협력체제를 완비하고 전통적 협력 영역을 더욱 철저히 찾아내며, 협력 공간을 
확대하고, 협력 통로를 풍부히 하며, 이익의 공통 분모를 확대한다”(商務部 2012). 

 
4. 적극 수용과 참여 : 무역규범 

 
무역 규범 분야는 중미간에 가장 의견 일치가 지속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무역규범 분야에서 중

국이 미국에 도전하거나 대안적 규범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국 자유무역에 대해 도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저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체로 기존 무역규범을 수용해 왔다. 

통상규범과 관련하여 2001년 WTO가입, 특히 1999년 미국과 WTO 승인협정을 체한 이후 중

국은 통상관련 규범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도전도 하지 않았다. 이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기

본 원칙으로 하는 WTO 가입과, 대체로 양호한 가입 이행 성적으로 확인된다. 예컨대, 대중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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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와 환율등을 두고 미국의 공격이 강화되던 2005년 9월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선 후진

타오 주석은 “우리는 미국측이 계속해서 호혜평등, 공동발전 원칙에 따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무

역분쟁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양국 경제무역협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 주기를 희망한다. ... 중국

은 앞으로도 WTO 가입시 약속한 각항 양허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미국의 중국에 대한 특히 고기

술 수출제한을 완화하여 양국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상응하는 적극적 행동을 해주기를 희망한

다”고 강조했다(<新華网>2005/09/14). 
금융위기 이후 미국 집권 민주당에서 주장한 바 있던 ‘공정무역’과 관련해서도 중국은 어떤 경우

에도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질서를 원하며 보호무역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계속 확인해 왔다. 
2007년 이후 미국이 공세를 강화했던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과 똑같이 상계관세 조치로 대응했

지만, 이것은 미국적 통상규범에 대한 도전이라기 보다는 미국이 준거로 삼고 있는 규범 즉 WTO 
규범에 입각해 취한 조치라는 점에서 기존 규범을 적극 활용하려 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미국이 오히려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강화해 왔다. 유노칼

(2005년) 등 중국의 미국기업 인수를 미국의회가 반대하여 무산시킨 일에 대해 중국은 국제 규범 
위반이라며 이의를 제기해 왔다.11 또 무역불균형 시정 요구에 대해서도 중국은 오히려 미국의 규

범 위반, 즉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가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이유라고 대응해 왔다. 
쌍방은 또 G20에서 추진하는 국제금융기구가 충분한 자원을 갖추고 시스템을 개혁하여 국제

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신뢰성, 합법성, 유효성을 확보하기로 한 G20의 합

의를 환영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각종 형식의 보호주의에 반대하기로 인식을 같이 하고 
건설적이고 협력적이며 호혜적인 태도로 양자 무역 및 투자관련 분쟁을 적극 해결한다는 점에 대

해서도 동의했다.12 
2011년 1월 미국을 방문한 후진타오 주석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과 같이 지적했다. “지난 수십년간 아시아의 안정은 미국과의 대대적인 무역과 미국이 이끈 개방적 
국제경제체계등을 제공한 미국의 이 지역 존재로 인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후 주석은 다음과 같

이 화답했다. “우리는 국제금융체계 개혁과 세계 경제 거버넌스를 증진하도록 하는데 동의한다. 우

리는 자유무역 확대와 보호주의 반대하며, 도하라운드 협상이 조속한 시일내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Obama and Hu 2011).” 

 
 

4. 결론 : 의미와 시사점 

 
중국의 대미 통상정책을 4개 분야로 나눠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의 대미 통상정책은 사안에 따라 지속성과 변화가 교차하고 있다. 무역구제 분야

에서는 강력 대응하되 국제규범 안에서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환율 문제

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자신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반면에 다자 및 지역국제 기구/체제에서는 세계 범위에서의 통상규범(기구)
는 적극 수용하고 있으며, 거대 국가로서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협력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종합하면 기존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적극적 대응으로 변화하되 
협력은 지속하려 한다는 점에서 균형적 협력으로 변화하고 있다. 결국 중국은 필요한 분야에서는 
적극적, 공세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협력 가능한 분야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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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금융위기 전후 중국의 대미 통상정책 요약/비교 

영역 금융위기 전 금융위기 후 

통상규범 
기존 규범 수용 

- WTO가입 및 양속 이행 

기존 규범 수용 

- WTO 가입 약속 지속 이행, G20 역할 지지, 보호무역 반대 

무역구제 수동적 대응 
적극 대응, 공세 강화 

 ← 단, 기존규범(IMF) 통한 대응 

환    율 수동적 수용 수용+능동적 고려 

경제협력 없음 적극적 참여(신에너지, 환경, 첨단기술 표준) 

 
중국이 이렇게 균형적 협력 전략으로 나서는 이유는 기존 규범 내에서 적극 대응하더라도 자

국의 경제적 이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산 자동차와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관철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이 WTO 틀 내에서 제소 하더라도 이

길 수 있겠다는 나름의 판단 때문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판명되었다. 겉으로는 강력하게 대응하면

서도 결과적으로 점진적 위안화 절상을 수용한 이유는 미국의 압력 때문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적정 수준의 절상이 중국 거시경제 관리상 불가피했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 이는 결국 협력적 균형전략이 가능했던 대내외적 요인의 지속 여

부에 좌우될 것이다. 그간 중국이 수용해 왔던 자유무역 원칙이 미국의 주도하에 계속 유지되고, 
이 무역질서 하에서 중국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면 중국의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

다. 반대로 미국의 통상규범 정책이 변화하거나, WTO체제하에서 중국의 지속 성장 여지가 줄어들 
경우 중국은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물론 미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고, 현

재의 자유무역체제하에서 중국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현재 상황에서 그런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이러한 균형적 협력 전략은 동아시아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의미하는가? 한국과 중국의 
무역 및 투자가 밀접한 분업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균형을 지향하되 협력적인 중국의 대미 통상

정책은 일단 한국의 대외경제에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지역의 안정과 평화 가능

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복합적인 고려, 즉 외교 안보적 요인도 함께 감안해야 하며 이 문

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분명한 것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권

력정치적 특성 통상관계에 비해 부각되는 측면이 있고 실제로 대만, 티벳, 남사군도, 한반도 문제

등 양국간 이견 및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는 점에서 통상분야의 협력적/우
호적 요인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변화무쌍한 변화와 지속성이 교차하는 중미관

계에 따른 지역정세 긴장이 초래하는 불안정성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협력 국면의 확대가 제공하

는 이익의 활용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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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註)  
                                           

1)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미국 등 ‘시장경제지위’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반보조금(상
계관세) 조치를 취할 때 수출보조금 지급의 판단 근거를 중국이 아닌(중국은 정상적인 시장국

가가 아니라고 간주되므로) 발전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의 시장가격으로 삼을 수 있다. 그만큼 
중국으로서는 반보조금 조치 판단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2) 반덤핑(anti-dumping)이란 수출국의 기업이 수출대상국에 대해 시장가격 이하로 수출(즉 덤핑)
했을 경우 상응하는 보복조치(덤핑액 만큼 수입관세 부과)를 해당기업(상대방 정부가 아니다)에 
취하는 것을 가리킨다. 

3)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CVD)란 수출국 정부의 수출보조 지원에 대해 지원액 만큼 해당 
수출국의 수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이다. 반덤핑 조치와 다른 점은 조치의 대상

이 상대방 기업이 아닌 정부라는 것으로 상대국가에 제기한다는 점에서 매우 드물게 부과될 뿐

아니라 충격도 크다. 
4) 미국 무역위원회(USITC) 홈페이지. 
5) 미국은 중국이 WTO에 가입(2001년)할 당시 15년 동안(즉 2013년까지)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특별’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있다. 
6) 세이프가드 결정의 근거는 피소국 정부 혹은 기업의 WTO규정 위반행위(덤핑, 보조금 지급 등)

가 아니라 시장교란인데, 시장 교란 자체는 규정 위반 행위가 아니다.  
7) 미국의 통상규제 절차: 당사자(업체, 혹은 관련협회)에서 USITC에 제소 하면 USITC에서는 심

사를 거친 뒤 대통령에 건의하고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된다. 
8) 국무원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 부부장이 지적한 내용이다(高虎城 

2007). 
9) 그러나 환율 재평가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감소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1980년대 중반 엔화 절

상(플라자합의) 전후 미국 무역수지 분석을 통해 엔화 절상이 미국 무역적자 해소와 별 상관이 
없었음을 지적한 연구로 우(Woo 2008) 참조. 

10) 〈파이낸셜 타임즈〉 편집국장 리오넬 바버와 가진 인터뷰에서 원 총리가 한 말로 자신의 잘못

에 대해 타인의 비판을 들으려 하지 않을 뿐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탓한다는 뜻이다(홍순도 
2011, 331). 

11) 중국의 해외 및 대미 투자 관련 분쟁은 박번순 외(2012, 36). 
12)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방중시 발표한 <중미연합성명>에서 중국은 다음의 내용을 함께 공포

했다. “쌍방은 국제금융기구의 분담금과 투표권 개혁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피츠버그 정상회

담시 지도자들의 신흥시장과 발전도상국들이 이 기구에서 발언권과 대표권을 확대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 쌍방은 이 국제금융기구의 능력을 강화하여 미래의 위기를 예방하고 대응한다는데 
대해 동의한다”(<新華网>.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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